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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점진적 변화 이론’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는 그 경로의 자세한 기술이라

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는 

아직까지 발전이냐 저발전이냐를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작은 공적 사회지출의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

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복지국가 지향

의 제도 규칙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다지는 데 기여

하였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 
330-B00037). 날카로운 비판과 세심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논문의 초기 형태

의 글들은 <한국사회학회 2011년 전기사회학대회>, <한국비교사회학회 2011년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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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점진적 변화 이론, 역사제도주의,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

화, 민주화, 복지정치

1. 들어가며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에 역사제도주의적 ‘점진적 변화 이론’이 어떤 점에서 기

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1)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들은 이어져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한국은 경제성장이 복지확충으

로 이어지지 않는 저발전의 사례, 즉 서구 경험의 ‘일탈사례’로서 주로 취급되었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점차 일반화된 명제의 검증 사례가 되었고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입

장들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졌다. 특히 ‘발전’에 강조점을 둔 연구들은 한국도 서구 근대

화론, 더 나아가 후기산업사회론의 명제를 증명하는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국의 복지국가 이론화를 둘러싼 경쟁적 입장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제도의 발전을 

추적하지 않는 ‘현재주의적’(presentist) 입장에 주로 놓여 있어 제도 변화의 연속성과 변

화 기제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의 복지제도 변화를 둘러

싼 국내외 학계의 평가가 일치하지 못한 채 엇갈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제도 변화를 장

기적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분석은 단순히 과거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민주화 이후는 분명 한국의 복지제도가 최소한의 형식적인 면에서 서구의 복지제

도의 틀을 갖추어 가는 시기였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공적 지출수준이 높은, ‘큰’ 복지국

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적 지출수준이 낮은 ‘작은’ 복지국

가의 틀을 갖추어 왔다고 볼 수 있다.2) 이 글은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점진적 변

1) 이 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는 한국 복지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이론작업’을 

의미한다. 
2) ‘작다’는 의미는 OECD 회원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과 정부사회지출의 양적인 크기가 ‘작음’

을 의미한다. OECD 국제비교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공부문 사회지출

(6.8%)이 가장 낮으며, GDP 대비 정부부문 지출에 있어서도 OECD 국가들 중에서 2007년 현재 7.5%로서, 7.2%
인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2010b). 이러한 공공복지지출의 작음은 일반조세에 의한 보편적 

비기여 복지프로그램의 부재(상대적으로 보험료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의 선성장과 높은 비중), 주요 사회보장

제도 급부수준과 적용률의 불충분성과 비포괄성을 함축하고 있다(본문 [표 3] 참조). 그러나 이 글은 작음을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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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론”(a theory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이 이러한 한국의 ‘작은’ 복지국

가로의 경로를 이론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는 그 경로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경

로의 어떤 주요한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점진적 변화 이론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

의 기제를 밝히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다(Thelen, 1999, 2003, 2004; Mahoney and Thelen, 2010).

이 글에서 제도의 ‘점진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분석적 이

점을 가진다. 첫째, 점진적 변화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가 흔

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주장하는 관점이 바라보듯이 ‘제도결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제도의 행위자들은 기존 제도 규칙의 재생산과 재해석, 그것을 통한 제도의 

‘수정’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한편으로 이것은 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도의 연속성에 있어서의 행위자들의 적극적 

재해석과 수정전략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연속성은 점진적 변화의 계기를 

동반하고 있다. 우리가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적으로 다른 과정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각각이 하나의 독자적인 과정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점진적 변화의 관점은 말

해준다.

둘째, 점진적 변화의 관점은 지금까지 한국 복지제도에 관한 논의들이 구조기능주

의적 설명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제도 변화의 역사적 관점

을 회복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행위자들의 협상과 제도의 점진적 변화는 제도의 

‘균형이론’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행위자들의 협

상은 제도의 부분적인 협상이며, 이것은 행위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하거나 사회변화에 기능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역기능성’을 낳

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의 구조기능주의적 경향에 조심할 필

요가 있다. 우리는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의 제도 규칙을 재해석하고 강화하려는 

역동성을 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행위자들의 선택들이 제도 규칙과 실행의 불일치성, 또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새

인 크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작음을 지향하는 제도 속성 또는 제도 규칙의 문제로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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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만이 아닌 ‘부적응’, 그리고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낳기 때문이다.

다음 2장에서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들

을 살펴보고,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의 쟁점들에 역사제도주의적 점진적 변화 이론이 제

공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본다. 이어서는 3장에서는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

에서 단절적 변화 이론의 경로의존성 개념을 비판·수용하고 복지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한 점진적 변화이론의 주요 관점들을 논의한다. 이후 4장에서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

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의 변화를 볼 때,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가 

강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결론 5장에서는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을 통해 제도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론적 장점들

을 요약해 보고 학문적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해 본다.

2.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 동향

1) 민주화 이전의 동향: 왜 저발전인가?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은 ‘산업화 이론’ (the logic-of-industrialism thesis)에 

반하는 일탈사례로 취급되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노동자 권리와 일반적인 사회권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민주화 이전의 한국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들

은 왜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론의 일탈사례로 여겨질 만큼 복지제도

가 저발전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 복지제도를 하나의 역사적 일탈사례

로 바라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역사, 제도를 설명요인으로 

필요로 했다. 민주화 이전의 복지국가 이론들은 한국 복지의 저발전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즉 이 이론들은 넓은 의미의 근대화론으로부터 도출된 

산업화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경제적 부의 성장과 복지 성장의 선형적(linear) 관계가 왜 

한국에서 적용되기 어려운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었다.

문화론은 넓게는 동아시아, 좁게는 한국의 독특한 복지제도 발전 패턴을 독특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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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가치로 설명하려 했다. 특히 상당수 서구 학자들의 문화연구들은(Jones, 1990, 

1993; Rieger & Leibfried, 2003), 서구 복지국가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복지국가의 저발전의 요인을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보고자 했다. 일찍이 존스

(Jones)의 연구는 대표적인 동아시아 문화연구로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널리 인용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리거와 라이브프리드(Rieger & Leibfried, 2003)의 연구는 문화

요인들이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정책을 둘러싼 ‘사회정치’(social pol-

itics)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문화론을 한층 더 진전시킨 면

을 보였다. 존스, 그리고 리거와 라이브프리드의 문화연구는 모두 산업화 이론의 기본

명제인 경제발전이 복지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일반론적 명제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동일한 수준의 경제

발전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국가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리거와 라이

브프리드는 보다 명료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가 분명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사회지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단

순히 근대화라는 거대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 복지국가에 ‘뒤처지

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는 그 국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복지국가를 발

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제도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문화적 맥락은 복지제도 연구에 분명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연구들은, 문화적 요소가 서구와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것으로 보며, 이러한 현상을 다소 ‘영구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화근본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3) 문화결정론을 지양하

는 리거와 라이브프리드도 글로벌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교문화가 사회전체에 지배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유교문화의 지배가 서구문화와의 

대비 속에서 그 일반적 특징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각 사회의 내부에

서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 이러한 유교문화(유교문화의 어떤 요소들)가 갈등적으로 지

속되거나 도전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적 요인의 제도화 과정이 특히 정치

적 엘리트들의 대중동원 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내려는 연구들(홍경준, 1997, 

3) 문화론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The East Asian Welfare Model(Roger Goodman, 
White and Kwon eds., 1998)의 1장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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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Chang, 1997)은 문화 자체의 고유성 보다는 문화적 요인이 제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밝혀내려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속성에 대한 강조나 

그 규범성에 대한 강조에 기반하는 문화연구들은 인과적 설명에는 여전히 취약하며 그

런 점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의 설명에서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한편 문화적 요소가 아닌 사회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관점은 ‘국가 자율성’을 강조

하는 입장과 ‘노동계급’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4) 전자는 흔히 

‘국가중심적’ 관점을 취한다. 국가중심적 설명은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며, 경제적으로는 극단의 경

제우선주의에 기반한 ‘압축성장’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발전국가는 ‘국가복지’의 발전

을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구주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사회복

지 프로그램들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채택되고 개발된 것으로 평

가되었다(이혜경, 1993; Goodman and Peng, 1996; Kwon, 1999). 한국의 국가복지의 저

발전은 민족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한국 국가엘리트들이 취한 독특한 집단정체성과 국

민동원전략의 결과물로서 설명되었다.

한편 ‘노동계급’ 요인을 강조하는 ‘계급론적’ 입장은 한국의 억압적 정치체제가 노

동계급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남미의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에

서 노동자계급이 정치과정으로부터 훨씬 더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노동자 복지 전

반의 저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설명했다(Choi, 1989; Deyo, 1987, 1989, 1990; Koo, 1987). 

국가 엘리트들의 민족국가 형성에서의 역할과 전략을 강조하는 국가중심적 관점에 비

해서 이 입장은 국가 엘리트들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취하는 계급적 입장을 강조했

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대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는 대기업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은 오로지 산업화의 도구로만 간주했을 뿐 복지

4) 여기서 ‘국가중심적’ 관점과 ‘계급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각 입장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명

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은 두 입장들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두 입장의 분류는 상대적 강조점

이 다른 것으로 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개별 입장들의 복합적인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

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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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회정치적 요인에 주목하는 설명들은 한국 복지제도 저발전의 인과메커니즘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화론적 접근과는 달랐다. 문화론이 불변하는 문화의 속성

을 가정하고 그러한 가정에서 제도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 설명들은 역사적으로 규정

되는 특수한 한국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저발전을 초래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

에 주목하고 제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의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에 대한 기여는 민주화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 다시 재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민주화 이전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가설들이자 이

론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민주화 이전 시기까지는 산업화 이론으로 대표되는 근대화론

이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연구자들의 합의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일탈사례로서의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을 어떤 요인들로 설명할 것인가를 두

고 이론들이 경쟁했다. 여기서 설명하려는 현상, 즉 한국복지 국가의 ‘저발전’ 현상에 대

해서는 별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이론들은 어떤 요인들이 더 중요한가

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화론적 접근은 문화요소 자체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인과적 설명틀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2) 민주화 이후의 각축장: 저발전에서 발전으로?

민주화 이후의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는 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띤다. 무엇보다 설명

하려는 현상, 즉 한국의 복지국가(복지국가의 성격 또는 경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또는 그것의 향후 진로 또는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서부

터 쉽게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흐름으로 민주화 이후의 이론화 동향들을 살펴보면, 우선 문화론적 접근은 

여전히 유교문화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복지국가 저발전에 대한 문화 

요인의 영향을 전통계승이라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옹호하려 한다(유석춘 외, 2005). 즉 

문화론적 접근은 한국 복지제도의 저발전을 유교문화로 설명하려는 관심에서, 어떤 복

지제도가 바람직한가라는 규범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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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 접근은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를 시장과 국가에 맡김으로써 문제점을 초래했

다고 평가하고 유교문화의 가족주의적 요소를 한국의 복지제도 구상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론적 접근은 유교규범의 바람직함을 계승

하려는 규범적 가치로서는 의의를 가지겠지만, 민주화 이후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주의를 옹호하는 문화론의 입장은 서구 복지국가

의 문제점에만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서구 복지국가가 사회권의 확장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입장은 유교가치관이 어떤 다른 가

치관들과 충돌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

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규범적 주장으로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산업화 이론으로서의 근대화론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복지국가 이론으로

서는 기각되었던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근대화론의 정치적 해석인 ‘민주화론’이 크게 

부상했다.5) 민주화론은 한편으로는 노동과 친복지 정치세력의 힘에 주목하는 ‘권력자

원론적’ 접근과 함께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표출된 중산층과 노

동계급의 성장이라는 계급구성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는 자본의 성장과 그 지배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권력자원론적 

접근과 갈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론과 권력자원론적 접근은 민주화 이후 한국 복

지국가의 이론화에 대립적 관점을 보여주었다.

민주화론으로 묶일 수 있는 흐름의 연구들은(Kim, 2008; Kuhnle, 2004; Kwon, 2003; 

Peng, 2004; Peng and Wong, 2008; Wong, 2004) 산업화 이론과 함께 근대화론의 다른 큰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론은 산업화 이론의 ‘정치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고 시민사회

가 확대되고, 점차 그 정치적 대응물로서 민주화가 성숙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과

거에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위한 기능을 하던(해왔던) 복지제도는 이제는 민주화에 

5) 여기서는 정치제제의 변화, 즉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변화(또는 단일 지배정당체제에서 경쟁

적 정당체제로의 변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성장이 복지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주목한다고 보여지는 연

구들을 ‘민주화론’으로 묶어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민주화론으로 묶어 말하는 여러 연구들의 주장이 동일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는 이 연구들이 노동과 자본의 권력균형에 주목하

는 권력자원론적 관점의 연구들과 대조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복지국가의 성장에 주목하고 이러한 복지국가의 

성장을 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주로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론으로 묶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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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성숙에 따라, 산업화의 구조적 욕구로 

인해 대중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복지를 점차 국가가 제공하게 되었다. 노동자조직과 시

민사회가 강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국가(행정부, 의회, 정치인들, 관

료들)는 정치적으로 여기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의회기능이 강화

되면서 정당 간 경쟁도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복지제도

가 ‘발전’하게 되었다. 권력자원론이 계급론적 시각에서 노동자계급에 집중하는 것에 반

해, 민주화론은 시민사회 전반의 성장과 성숙이 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다. 민주화와 복지제도 발전은 상호 강화하면서 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

하게 되었다. 사회지출의 변화,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지표들이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후기산업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이에 대응되는 욕구창출, 그리고 이

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전반적으로 

이런 민주화론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다(Peng, 2004; Peng and Wong, 2008). 그러나 민주

화론은 복지제도 발전을 민주주의 성장에 따른 ‘사회권’의 확장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써 사회권의 확장으로만 볼 수 없는 갈등적 요인들을 드러내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민주화론에 경쟁적인 다른 이론적 경향은 권력자원론적 관점에서 자본주

의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노동자계급의 성장

에 주목하여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보거나(김태성·성경륭, 2002),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약한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복지

가 낙후되었다고 보는 두 입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신광영, 2002; 손호철, 2005; 

Kim, 2010).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 대한 많은 ‘비판적’ 관점에서의 연구

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권력자원론적 관점에서 산업화 시기와 민

주화 이후의 시기에도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낙후된 복지제도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거나 ‘신자유주의적’으로 전환

되고 있다고 본다. 과거 복지제도가 개발국가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보조적인 도구이

면서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을 위한 정치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복지제도 발전을 제약했으며, 따라서 친자본주의적 복지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또는 자본의 이해) 유지에 복

무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여전히 미약하거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의 자신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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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고, 정당정치는 지역주의와 지역개발에 매몰되어 있으며, 정부

는 과거 개발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었을 뿐,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사회정

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장경섭, 2010). 산업화와 민주화는 분명 한국의 구조변동의 

큰 두 축이었으나, 그런 구조변동은 일반 대중들이나 조직들이 시장의 실패로 인한 위

험들에 대한 해결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또 이것을 둘러싼 선거경쟁이 본격화되는 복

지정치를 강화하지는 못했다. 사회불평등의 유지 또는 강화, 여전히 미약한 공적 사회

지출과 복지제도들의 낮은 ‘탈상품화’ 수치는 한국의 매우 저조한 복지제도 발전을 보

여준다. 또한 이러한 권력자원론적 입장은 복지제도 발전에 유리한 어떤 제도의 부재

(노동자정당 등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 또는 어떤 불리한 제도(지역정

당정치 또는 기업노조 등)로 인해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유지되거나, 복지제도가 보편적

인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가를 질문한다. 그러나 왜 한국에는 복지국가

에 불리한 제도가 존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설명은 왜 한국의 복지제도가 특

정한 방식으로 발전했느냐는 제도 내용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3) 기존 논의에 대한 점진적 변화 이론에서의 평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무수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역사제도주의

의 점진적 변화 이론에서 볼 때 “항상적 원인 설명”(constant cause explanation)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Thelen, 2003: 214). 문화적 요인, 국가의 자율성과 관료제, 노동계급의 

힘, 정책 네트워크의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정책이 

과거의 특정 문화, 국가, 노동정치,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원인 

조건들이 변하게 될 때, 현재의 정책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인과적 요

인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책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어떤 변

화된 변수, 또는 지속되는 변수에 초점을 맞춰 제도 변화 또는 지속성을 설명한다. 민주

화의 요인, 의회제도의 활성화, 노동계급의 성장 (또는 한계), 자본의 우위 또는 자본의 

힘의 상대적 약화 등 여러 요인들은 민주화 이후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요인들로 활용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설명은 설득력을 가지면서도 또한 동시에 부분적이다. 이들은 

항상적 원인 설명에 주로 의존하여 원인의 변화가 결과의 변화를 낳는다는 ‘선형적’인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와 점진적 변화 이론의 기여: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경로의 이해  145 ●

예측과 설명을 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구조기능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런 연구들의 구조기능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민주화론이나 권력자원론적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과거의 제도가 민주화의 맥락에서 어떤 유산을 남기

고 있는지,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과거의 인과적 무게”(the causal weight of the past)가 

행위자의 전략과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남기는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len, 2003: 213). 즉 이러한 관점들은 주어진 복지제도의 유산 속에서, 어떤 선호, 이

해, 인센티브가 형성되어, 행위자들이 그러한 기회와 제약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과거제도와 현재의 제도, 미래

의 제도가 연속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탐색해야 한다. 주요한 행위자

들이 벌이는 협상의 과정으로서 복지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제도의 유산과 점진적 변화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도의 유산 (또는 기원)에 대한 논의는 한국 복지제도를 역사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주의 국가의 개입에 의한 발전으로 바라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김영범 2002; 양재진, 2004; 우명숙, 2005; 정무권 2002). 특히 ‘자본주의 다양

성’(Varieties of Capitalism, VOC)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를 설명하려는 여러 연구

들(정무권, 2009; 신동면, 2006; 양재진, 2004)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본주의 다양성의 관점은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복지정책 개입 양식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더 나아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매

개하는 정치체제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의 전략을 포함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한국 복

지국가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VOC 개별 연구 분석틀의 유용성과 그러한 분석틀을 통한 사례설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은 잘못하면 ‘제도결정주의적’ 위험을 안

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도 발전

에 대한 연구자들이 제도의 구성요소들, 제도들의 배열과 제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제

도 내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 등으로 제도를 논의하지만, 제도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

지는 행위자들이 실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다. 그래

서 이런 제도적 유산에 대한 논의도 제도 구성요소들 간의 ‘기능적 보완성’(functional 

complementarity)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기능주적인 제도결정주의적 경향을 보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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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연명(Kim, 2008)의 지적대로, 가령 과거의 제도 로직(logic)을 강조하는 생산주의 

복지체제론(또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약점은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공통된 로직(생산주의 또는 발전주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생산주

의적 기제가 현재에 과거 그대로(즉 기계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작

동하고 있는 듯한 설명틀을 제시하고 있다(Gough, 2004; Holliday, 2000, 2005). 따라서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간에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논의는 제도 변화를 대

체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제도결정주의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제도 로직의 재생산은 끊임없이 사회환경적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

들의 도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론틀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에 점진전 변화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인가?

3. 점진적 변화 이론과 복지제도 형성/변화

1) 단절적 제도 변화 연구에 대한 비판과 수용

제도에 대한 점진적 변화 이론은 역사제도주의의 일반적인 이론적 지향을 공유한다.6) 

넓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제도주의는 관련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자원과 제약을 

제공하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자원과 제약이 행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주로 주

요한 제도들이 국가 단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른 제도적 세팅 또는 배

열(arrangement)은 행위자들에게 서로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하고 결국 이것은 정책 결

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gini, 2000: 8). 따라서 역사제도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이

나 집단의 선호와 선택이 개인이 놓여 있는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

6) 역사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의 선택을 역사제도적 맥락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개체주의)에 

근거하여 개인과 제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다른 제도주의 이론과 비교·대립된다. 특히 역사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비교·대립되어 왔다. 합리적 선택 이론과 어떤 점에서 역사제도주의

의 이론적 지향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실렌(Thelen, 1999: 372-384)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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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다. 또한 역사제도주의는 분석단위로서 개인 단위의 행위자보다는 집합적, 

따라서 전략적 행위자(정치정당, 노조, 기업 등)를 설정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역사적 행

위자인가는 미리 선험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한

다고 본다(Thelen, 1999: 378).

점진적 변화 이론의 주요 이론가로서 실렌(Thelen)은 ‘단절적 균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에 근거한 역사제도주의 연구의 전통(Mahoney, 2000; Pierson, 2000)을 비판

하면서 동시에 이 연구들의 주요 개념으로서의 ‘경로의존성’ 개념의 유용성을 점진적 

변화이론의 관점에서 수용하고자 한다(Thelen, 1999, 2003, 2004; Mahoney and Thelen, 

2010).

역사, 제도 연구에서 경로의존성은 역사, 제도 연구가 구조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시간의 축에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었다. 

가장 느슨하게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

건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경로의존적 ‘역사적 설명’(historical explanation)은 

인과법칙의 규명에서 시간성(temporality)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로의존성 

연구는 역사와 제도 연구에서 여전히 인과분석에서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구조기능

주의적 설명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도의 발생 메커니즘과 제도의 재생산 메

커니즘을 분석적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제도의 존재(발생)를 제도의 효과(기능)로 설명

하려고 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경로의존성 연구이다. 제도를 

탄생시킨 메커니즘과 제도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제도

주의의 경로의존성 연구의 핵심이다.

역사제도주의의 전통에서 경로의존성 개념을 정교화해온 피어슨(Pierson, 2000)과 

마호니(Mahoney, 2000)는 공통적으로 제도 발생의 ‘우연성’(contingency)과 제도 재생산

의 ‘자기강화 메커니즘’(self-reinforcement mechanism)에 주목하는 데, 모두 제도 발생의 

구조기능주의적 설명을 비판하고 있다. 제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는 어떤 사회의 ‘기

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특정의 것이 선택되는 우연

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는 점이 이들의 주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호니는 ‘결정적 국

면’(critical juncture)에서 제도가 발생하는 우연적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자 했다면, 피어슨은 우연한 선택 이후의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통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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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강화(self-reinforcing)의 고착화(locked-in) 과정, 즉 제도 재생산의 로직에 집중한

다. 제도 발생은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우연하게’ 발생한 

제도는 제도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서 제도가 고착화되는 경로의존성

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경로의존성 모델은 단절적 균형모델

에 근거함으로써, 제도 형성이나 제도 변화의 촉발요인을 대체로 ‘외생적’ 변수에 찾고, 

이러한 우연한 외생적 변수(이론의 예측 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연적이지, 그것이 사

소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세계화 등)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고 기존의 제도 재

생산의 메커니즘을 바꾸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실렌이 단절적 균형모델의 제도 변

화에 대한 설명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모델이 제도 재생산 메커니즘 자체를 

여전히 계속 동일한 것이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생변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꼭 외생변수만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실렌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 인구학적 변화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또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제도 변화

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소하지만 장기적인 변화가 누적될 때에 제도는 큰 변화를 경험

할 수 있다(Thelen, 2003, 2004).

점진적 변화 이론의 강점은 행위자의 전략에 재주목하면서, 바로 변화의 다양한 메

커니즘을 구체적 경험분석을 토대로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실렌이 처음 제시한 점진적 

변화의 주요 메커니즘은 두 가지, 즉 전환(conversion)과 중첩(layering)이었다. 전환은 어

떤 특정한 제도의 완전한 해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수용하거나 새

로운 행위자를 제도 동맹에 참여시켜 제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시키

는 과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말한다. 중첩은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요소들을 부가하는(the grafting of new elements) 방법이다(Thelen, 2004: 35). 이

후 여기에 다른 점진적 변화의 메커니즘이 추가된다(Streeck and Thelen, 2005: 19-30). 이

는 변위(displacement), 표류(drift), 그리고 소진(exhaustion)이다. 변위는 주변부에 머물

렀던 제도가 서서히 주요 제도로 등장하게 되는 것, 표류는 고의적으로 제도를 방치함

으로써 제도가 쇠퇴하게 되는 것, 소진은 장시간 동안에 걸쳐 제도가 해체되어 사라지

는 것을 말한다. 실렌을 비롯한 점진적 변화 이론가들이 이러한 다양한 점진적 변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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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들에 따르면 제도의 

공식적 규칙(formal rule 또는 ideal rule)과 그것의 실행(enactment)에는 간극(gap)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도의 속성이다(Streeck and Thelen, 2005: 14, 19).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곳이다.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든, 제

도 참여자들이 변화하든, 제도 행위자들의 관계(권력관계)가 변화하든, 제도 규칙을 자

신들의 이해에 더 부합한 것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자들이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지점

에서 규칙을 재해석하거나 제도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새로운 제도요소를 도입하거나 

하는 등의 전략적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2) 제도 지속성의 역동성과 제도 변화의 점진성

우리는 경로의존성 개념이 분명 제도의 역사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제도 발생과 

제도 재생산의 분리를 통해 구조기능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의존

성 개념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렌과 그 외 역

사제도주의 논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경로의존성과 제도 변화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위자의 ‘반응들’(responses) 또는 선

택과 전략들에 근거한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

목해야 한다.

첫째, 제도 변화의 ‘전환점’이 경로의존성 논자들의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만큼 기존의 균형모델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변화의 전환점을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제기되는 문제들’(많은 ‘사회문제들’, 예를 

들어 노사관계)이 ‘새로운 문제해결(problem-solving) 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다면

(Haydu, 1998), 이 전환점을 단절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앞선 시대의 문제와 그 문

제해결 방법은 전환점에서의 문제정의와 문제해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동시

에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공하게 된다. 전환점에서의 선택은 과거와 단절되어 그 이

전 단계의 발전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다시 미래의 선택지를 제

한하고 동시에 이후의 위기를 촉진하며, 가능한 선택지를 구조화하고, 이후의 전환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ydu, 1998: 353). 그런 점에서 전환점에서의 선택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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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경로의존성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 변화 이론은 제도의 내적 변화에 주목하며, 외부 요인이 제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내부적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로 본다(Streeck and 

Thelen, 2005: 22).

둘째, 제도의 점진적 변화는 변화와 지속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해

야 한다. 제도가 완전히 ‘대체’(replacement)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 변화와 연속이라는 

‘진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한 변화와 연속에는 세력 간의 갈등과 연합이 중요

하다. 흔히 제도가 ‘생존’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재생산’을 말할 때, 우리는 재생산을 자동

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재생산은 단순히 관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그런 면이 있다, 

분명!). 제도의 재생산이 그로 인한 권력유지나 이해득실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옹호

하는 행위자들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재생산하려고 노력하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한 제도를 옹호하는 방어자들조차도 제도의 특정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Thelen, 2003, 2004). 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대응

에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제도주의는 제도결정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Regini, 

2000: 8-9). 특정 제도의 전환점에서 제도는 재생산되면서 동시에 변화되는 것이다.

셋째, 제도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분배적 도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ahoney and Thelen, 2010: 8). 즉 제도에 대한 궁극적 시각은 권력분배적 시각이다. 제

도는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합의가 자원을 서로 달리 가진 집단들 사이의 타

협, 또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집단의 배제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규칙은 

서로 다른 이해 집단들이 언제든 갈등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복지정책’은 점진적 

변화 이론에서는 제3자에 의해(법 또는 국가기관) 그 규칙이 ‘강제’되는 공식 정책들의 

하나인 제도로서 취급된다(Streeck and Thelen, 2005: 12). 제도로서의 복지정책은 우선 

그 자체가 재분배적 제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함의를 갖는 핵심

적인 제도이다. 그것은 합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갈등적’ 제도이다. 이는 ‘공유된 문화

적 규범’(shared cultural scripts)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강조점과는 다르다. 그

런 점에서 점진적 변화 이론은 행위자의 ‘합리적’ 전략에 주목한다(ibid., 11). 과거에 이

루어진 합의의 맥락이 달라지고, 과거 정책에 참여한 행위자들에 변동이 생기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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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균열과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든, 아니면 변화되기 위

해서든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반응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이 제도의 변화인가? 점진적 변화 이론은 제도의 공식규칙과 실행 사이

의 간극을 둘러싼 재해석과 전략들이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그런데 

그러한 간극은 “내적 · 외적 조건이 충족됨으로써”(김원섭, 2009: 689)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 방어자와 도전자의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에 의해 채워

지며, 그 결과는 타협의 산물인 만큼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민주화론자들처럼 제도 변화가 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변화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Thelen, 2004: 34). 그런 점에서 민주화론자들이 제도 

행위자들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불일치, 형식적 제도 변화와 실질적 실

행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주로 제도의 (새로운) 긍정적 피드백에만 주목하기 때

문이다. 제도는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또는 새로운 ‘간

극’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긴장’에도 계속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지속적인 제도 

내 긴장은 제도 변화가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참여 행위자들의 미처 

보지 못한, 또는 행위자들이 할 수 없었던 행위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자체 때문이기

도 할 것이다(Thelen and Streeck, 2005). 그런데 제도 변화는 행위자들의 힘의 변화에서 

비롯되지만, 힘의 크기로만 그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 그 제도가 어

떻게 재생산되어 왔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에 취약한지에 따라서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Mahoney and Thelen, 2010).

다섯째, 누가 점진적 변화의 행위자인가? 점진적 변화 이론은 제도가 특정한 역사

적 행위자들의 갈등과 연합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역사제도주의의 제도

에 대한 관점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는 기능적으로 일관된 실체라기보다는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연합과 갈등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점철되어 있는 불

일치성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이다(Thelen, 1999: 382). 그런 점에서 제도에 권력자원의 

비대치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강자의 이해를 대변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관계의 변화가 어떤 방향의 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

인 인과관계를 선험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이는 사실상 경험분석의 영역이다. 점진

적 변화 이론이 ‘정치연합’(political coalition)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도 형성과 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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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연합은 이질적이며 모순적인 관심(disparate, even contradictory, concerns) 

(Thelen, 2004: 33)에 의해 추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내 행위자들이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전략과 자원동원을 통해 어떻게 

협상하고 타협하는가가 제도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점진적 변화 이론

은 그래서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이 주요 행위자로서 주목했던 행위자들의 전략에 대한 

선험적 명제 없이 정치연합, 즉 “특정 제도 형태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회, 정치 행위자

들로 구성되는 정치연합”(Thelen, 2003: 31)이라는, 특정 제도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서로 결합하고 갈라설 수 있는 행위자들의 연합이라

는 다소 느슨한 행위자 개념을 내세운다. 그리고 이 정치연합이 제도를 방어하거나 도

전하는 세력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투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선험적으로 어

떤 행위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보다 역사주의적 관점”(a more historicist 

view)(33)에서 행위자들의 연합형태, 이해, 갈등, 타협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는 “명목적 법제도의 변화와 

실질적 정책변화의 괴리” 또는 “형식적 제도 변화와 실행 사이의 차이”가 내·외부적 조

건이 충족됨으로써 그 간극이 해결되는 과정(김원섭, 2009)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

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제도의 공식규칙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재해석과 전략

들이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간극이 채워지는 과정

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간극’(의도하지 않은 결과)을 발견하며, 그것은 “명목적 보

편주의와 실질적 분리주의”의 간극이다. 한국에서 복지제도의 규칙과 실행의 간극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행위자들이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전략과 자원동원을 

통해 어떻게 협상하고 타협하는가가 제도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 

말은, 제도 변화는 제도의 표면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면

서, 동시에 정치연합의 형성과 균열, 제도 목표와 실행의 간극의 충족과 지속 이라는 역

동적인 과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복지국가 경로가 점진적 변화 이론의 어떤 유형을 따르는지는 더 풍부한 경

험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진적 변화의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유형으로만 국한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전환’(새로운 

목표 수용과 새로운 행위자 참여를 통한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의 역할 변화)과 ‘중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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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새로운 요소의 부가)의 점진적 변화의 메커니즘이 드러남과 동시에, 또한 제도의 ‘자

기강화’의 메커니즘도 관찰된다. 이는 제도의 방어자들조차 제도의 생존을 위해 제도의 

특정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는 앞선 논의(Thelen, 2003, 2004)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 변화는 기존 제도

의 자기강화와 분리되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는 제도 강화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관건은 이러한 구체적 제도 변화의 지점에서의 행위자들의 연합과 갈등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복지국가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뭇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의 논의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 이

론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제도의 변화를, 작은 복지국가 경로의 주요 

특징들, 즉 그러한 경로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협상과 타협, 이들 전략의 한계와 기회, 점

진적 변화와 자기강화의 이질적 효과들을 통해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는 이후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보다 본격적인 분석의 출발점이 되거나,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4. 점진적 변화 이론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경로의

    이해

1) 작은 복지국가 경로의 제도 규칙 형성: 발전주의와 작은 복지국가의

    지향7)

과거 제도의 유산은 현재의 복지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이 정치

를 변형시킨다”(policies transform politics)라는 사회정책 연구의 주요 명제가 말하고 있

7) 이하의 논의는 한국 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성장․재편에 관한 질적 기초자료 데이

터베이스”를 토대로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60년대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주요 4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일차기초문헌자료(관련부처 정부문건, 대통령 기록물, 국회회의

록, 신문기사, 관련단체 성명서, 보고서, 회의록 등을 총망라)와 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심층인터

뷰자료가 포괄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자료해제와 발달사를 정리한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나남, 2008)
이 있으며, 이 토대자료 수집 공동연구에 필자도 참여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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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Skocpol, 1992: 58), 이전 복지제도의 ‘규칙’은 이후 복지정치의 지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화 이전 시기 관치 경제체제와 억압적 정치제도의 맥락에서 복지제도를 둘

러싼 대중적 정치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 복지정책

의 결정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위로부터의 정치’만 주로 작동했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 발전의 정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가 스스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발전에서 복지정치는 중요하며, 여기서 주목

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복지제도가 민주화 시기의 복지정치에 미친 ‘중대한’ 영향이다.

한국에서 발전주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회 전체

적으로 그리고 특정 제도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Chung, 2006; 

Peng & Wong, 2008).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얼마나 복지국가 또는 복지제도가 발전했느

냐 아니냐의 발전 수준(양적 사회지출의 증대 또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장)으로 제도 

발전을 논하지만, 그것이 제도 ‘규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논하지 않는다. 발전

국가의 선택은 그 시대의 제도 속에 주요 ‘규칙’(rule) 또는 ‘원칙’(principle)으로 응축되

어 남게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 시기에 도전자들은 이 ‘규칙’을 둘러싸고 싸워야했다. 즉 

그 이전 시대의 제도 규칙에 대해서 제도 행위자들은 협상과 타협을 해야 했다. 민주화 

이전 시기의 복지제도는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그 원칙은 매우 확고했다. 한

국의 복지제도는 ‘작은’ 복지국가(a small welfare state)를 지향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

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발전국가의 복지제도 개입이 가져온 역사적 결과물

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부가 설계해 두었던, 그리고 70년대 직장

의료보험의 실행과 89년 전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시행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관철된 것은 작은 복지국가의 원칙이다. 민주화 이후 사회제도의 변화는 ‘미

성숙한’ 제도가 ‘성숙한’ 제도로 변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이 ‘원칙’이 도전

받고 수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근대화론자들처럼 제도의 ‘성숙’으로만 제도 

변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작은 복지국가의 지향은 발전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이 복지국가 ‘크기’의 원칙

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시장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은 복지국가는 국가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발전국

가는 그 원칙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되, 경제발전 단계 상 복지의 ‘시장화’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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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육 (A) 초중등교육 의료 (B) 사회보장(복지서비스 포함) 
(C) B+C A+B+C

1957 9.2 2.3 1.6 3.9 13.1

1960 15.2 1.2 4.1 5.3 20.5

1965 16.4 1.0 4.6 5.6 22.0

1970 17.7 1.1 2.8 3.9 21.6

1975 14.6 12.4 3.8 18.4

1980 16.9 14.5 0.6 2.7 3.3 20.2

1985 20.1 17.3 0.5 3.2 3.7 23.8

1986 20.1 17.2 0.6 3.3 3.9 24.0

1987 19.8 17.0 0.7 3.8 4.5 24.3

극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크기를 최소화한다는 이 원칙은 복지의 역할을 적

극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관철되지 않았고, 민간시장의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 철저한 재정적 보수주의 원칙을 통해 관철되었다. 발전

주기 시기의 정부의 사회지출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만 허용되었다고 할 정도로 매

우 경미하다([표 1]).

[표 1]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 1957-1987

(단위: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1991). 한국재정40년사 제4권.

주: 중앙정부 지출은 전체 중앙정부 지출에 대한 비중 (%).

공공부문의 재정적 보수주의는 복지국가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의 설계와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재정적 보수주의는 ① 철저한 기여주

의, 그리고 ②(이 철저한 기여주의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고용지위에 따른 점진적 확대

라는 ‘잠재적’ 보편주의, ③ 저부담/저급여로 설계된 낮은 관대성(낮은 ‘탈상품화’)이 관

철되었다. 한국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 설계는 이러한 원칙에 매우 부합하는 것

이었다(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의 사회보험의 점진적 발전에 대해서는 [표 2] 참조).

그러나 제도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불러들일 수 있다.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 작은 복지국가를 관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 지향은 초기에 시장에 의존하지

는 않았지만, 반시장적이지도 않았다. 관치 경제체제와 맥을 같이 하는 국가개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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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지제도 발전은 자유주의적 방식과 같지 않으며 또한 시장을 제한하려한 보수주의

적인 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다만 한국은 ‘작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

가의 ‘작음’과 닮아 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복지체계의 특징을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개입(‘제공자’로서의 개입과 대비되는)의 결과로 보는 기존 연구들의 주요한 주장

(Kwon, 1999: 135-136; 정무권, 2009: 153-159)과 일치한다. 이 규제자로의 국가의 역할은 

사회정책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법적 규제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사회적 행위

자들 사이의 합의와 조정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가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복지국

가의 특정 지향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주의(dirigisme)를 말한다(정무권, 2009: 155).

민주화가 시작된 1990년대에도 한국의 사회지출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서 현저히 작아,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OECD, 

2004),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사회지출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 위치는 달라지지는 않았다(OECD, 2010a). 정부의 공공지출과 사회보장비 지

출이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은 현재에도 여전한 사실

이다. 2005년 현재 공공부문과 사부문(주로 기업부문)의 사회지출을 모두 합치면 GDP 

대비 약 9%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공부문(6.8%)에서는 가장 낮으며, 사부문과

의 합(9%)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부문 지출에 있어서

도 OECD 국가들 중에서 2007년 현재 7.5%로서, 7.2%인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

준이다(OECD, 2010b).

둘째, 하나의 아이러니는 공공부문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대급부로 다

른 부문의 성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크기 제한은 특히 경제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적어도 공공부문의 점진적 확대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사회보장 수준의 관대성에 변동이 있기까지 이를 보충할 ‘기능적 등가물’(func-

tional equivalents)을 필요로 한다(Estévez-Abe, 2008). 앞서 언급한 대로 복지의 ‘시장화’

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구 소득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국가

의 적극적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른 시기에 발전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대신 이

른 시기에 발전국가가 보충적 복지로서 기업복지라는 기능적 등가물 양산을 권장하고 

개입하였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발전국가-대기업의 경제성장 동

맹,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순응적이고 경제주의적 노동조합으로서의 기업노조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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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노동정치적 개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송호근, 

1993; 우명숙, 2005; 최균, 1992; 홍경준, 1997). 또한 이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성장의 최

대 수혜자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숙련화된 노동자를 동원하고 이들을 대기업 내부로 편

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양재진, 2004; 김영범, 2002). 미국 복지국가의 ‘예외

주의’(exceptionalism)가 공적 복지제도에 앞선 사적 복지제도의 성장(미국의료보험의 

예, Béland & Hacker, 2004: 46), 또는 사적 복지제도의 자기 강화적 성장(미국 기업복지

의 강화, Dobbin, 2002)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듯이, 공적부문의 복지성장이 제

한되는 맥락에서 사적 복지제도의 성장은 제도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후 제도 발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의 관계구조가 제도 변화에 중

요한 변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제도발전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크기 제한에 따른 기능적 등가물의 초기 성

장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띠어 역으로 공공부문의 크기를 계속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공공 복지프로그램의 ‘성숙’ 또는 ‘미성숙’만으로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어

려운 이유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양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에서 사적부문의 기업복지 성장이 

재분배 정치를 보다 협소한 노사관계의 틀 속에서 자리 잡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노동

자들을 위한 공공복지 확장을 위한 재분배 정치가 ‘계급정치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복지정치가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작은 복지국가의 제도 규칙의 도전과 방어: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변화 

(1) 공적 복지의 확장: 사회보장의 보편주의의 협상과 타협

이러한 초기 복지제도 발전은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에 크게 두 가지 큰 함의를 가진다. 

제도의 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기 작은 복지국가의 원칙은 이후 복지정치

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발전주의 국가의 작은 복지국가 규칙은 서구 복지국가 발전에서 보이는 사회

보장(social security)으로서의 사회보험과 쌍을 이루는 다른 성격의 사회보장인, 비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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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ntributory) 또는 시민권에 토대를 둔 복지제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

기여 사회수당(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나 사회부조(실업부조, 공적부조 등) 등은 대체

로 특정 고용 지위와 기여를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포괄할 수는 없는 사회적 

필요를 최저선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이러한 비기여 복지제도는 일반조세로 충

당된다. 발전국가적 복지국가 개입은 이러한 일반조세에 의한 재정충당을 허용하지 않

았다. 일정 재산/소득 이하를 증명하여 얻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이고 낙인적인 공

공부조만 있었을 뿐, 다른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비기여 복지제도는 일절 발전하지 않았

다. 이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대중적 ‘정치’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시

민권을 토대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사회보험이 우선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여주의 원칙’이 ‘시민적 권리’에 앞서

게 되면서, 복지의 논의는 비기여적 사회보장을 논의하고 투쟁하는 정치로 이어질 힘을 

얻지 못했다(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에 대한 [표 2] 참조). 기여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

의 보편화는 민주화 이후 복지확충의 주된 투쟁대상이자 개혁대상이 되었던 반면, 비기

여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에 국한된 시혜적 제도로 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기여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보편화는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재분배성을 강화하기 어려웠다. 저

소득층에 국한된 시혜적 복지제도가 보편주의에 대립되는 선별주의를 의미한다면, 지

불능력에 따르는 사회보험의 기여주의 원칙은 지불능력이 부족한 자가 (명목적으로는 

포괄되지만) 자격과 수혜에서 실질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실질적 보편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제도 규칙과 실행의 간극을 전제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은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잔여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지불능력자

를 실질적으로 ‘가려내는’ 사회보험의 엄격한 기여주의를 극복하여 보편주의 원칙을 제

도화하는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의 복지정치에서의 대립은 국가부담의 최소화를 전제로 한 재정적 보

수주의자들과 이에 대한 도전세력 간의 대립이었다. 사회보험의 보편화의 과정에서 처

음부터 제도 방어자들은 작은 복지국가의 지향성이라는 규칙에 따라 되도록 사회보험

제도의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발전주의 복지제도의 규칙은 ‘점진적 

확대’를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확대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여, 확대의 

시기와 속도, 그리고 확대의 방법은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확대의 시기와 속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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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개년계획 공적 연금 의료(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1차부터 
3차까지(1962-1976)

공무원 연금(1961)
군인연금 (1963)
사학연금 (1975)

국민복지연금법안 
통과(1973, 시행연기)

의료보험법제정
(1963) 

시험 프로그램 운영 
(1965)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
법제정 (1963) 

5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1964)

16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76)

4차부터 
5차까지(1977-1986)

직장의료보험 5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1977)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의료보험 시행 (1977)

16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확대 

(1986)

산재보험 10인 이상 확대 
(1986)

제6차 (1987-1991)

국민연금 10 이상 사업장 
시행 (1988)

도시 자영업자 임의가입 
(1989)

농촌지역 거주자 
지역의료보험 가입 

(1988)
도시 자영업자 

지역의료보험 확대 
(1989)

5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확대 

(1988)

산재보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89)

7차(1992-1996)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2)
농어촌지역 확대 (1995)

고용보험법 제정 (1993) 
30인 이상 사업장 도입 

(1995)

8차 이후(1997~)

도시지역거주자 
국민연금 가입 (1999)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06)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의료보험 가입 

(2001)
의료보험조직통합

(2000)
의료보험재정통합

(2002)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1998)

확대의 방법을 제도 방어자와 도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제

도 규칙을 재해석하거나 수정하고자 했다. 제도 방어자로서의 재정적 보수주의자들도 

단순한 제도 옹호가 아니라 제도 규칙의 수정을 또한 제기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 제도

가 유지되는 것은 제도의 자기강화 또는 긍정적 피드백의 효과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

다. 방어자들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협상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이를 수정함으로

써 제도가 전면적으로 대체되지 않고 ‘진화’하게 된다.

[표 2]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보편화

출처: Woo (2004). Appendices, Table 1, p.143-145; 양재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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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초반부터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와 공공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민사

회운동과 진보적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이루어진 김대중 정부와 노

무현 정부 시기의 민주화 정치세력은 사회보험의 확장과 통합을 주창했으며, 사회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관료/보수정치인들과 타협점을 찾아가

면서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우선 도전자들이 이러한 사회보험의 보편주의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

자들이 이를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제도

는 전국민 사회보험으로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의 폭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은 조직과 자원에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제도 방어자들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편주의는 성취되었지만 관료주의적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안정화), 국가재정의 최소화를 위한 엄격한 기여주의의 규칙은 유지되었다. 사회보험

의 기여주의 원칙은 기여자의 지불능력(따라서 고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는 것으로서, 제도의 ‘명목적 보편주의’는 여전히 지불능력에 따른 ‘실질적 분리주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서구에서 사회보험의 기여주의는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조합과 높은 노동조합조

직률으로 인해 기여에 따른 계층화를 양산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실질 가입 여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에서 사회보험의 기여주의는 점진적 확대

에 따른 법적 강제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고용관계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복지

수혜 정도를 달리하는 사회보장의 계층화가 아닌 복지수혜 자격자를 분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다(사회보험 적용률의 비포괄성에 대해서는 [표 3] 참조). 복지 

제공자가 아닌 복지 규제자로서의 국가역할에 기초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수혜자 확대

와 재정·조직 통합을 통해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가입조건

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가입대상자를 배제하는 실질적 분리주의를 지속시켰다. 제도 규

칙과 실행의 간극이 제도 규칙의 변화를 통해 일부분 채워졌으나 여전히 존속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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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회보험 실질적용률

공적연금 건강 산재보험 고용보험

1985 5.5 44.1(51.1) 40.3 N.A.

1990 31.2 전체(100) 51.6 N.A.

1995 41.1 전체(100) 44.5 23.7

2000 60.9(81.9) 전체(100) 50.9 36.2

2005 60.0(80.3) 전체(100) 56.8 38.2

2006 60.7(82.0) 전체(100) 54.2 39.8

2007 61.6(83.4) 전체(100) 57.2 41.6

[표 3] 사회보험 실질적용률

(단위: %)

출처: 김진욱 (2010). [표 3], p.72 [원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주: 1. 공적연금: 전체 취업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실제 적용자의 비율. 1999년 

이후 괄호() 안의 값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비율임.
     2. 건강: 1985년 인구대비 44.1% 비율은 의료 보험 적용 대상자를 의미함. 의료보조를 포함시켰을 시, 의료

보장제도 전체의 적용률은 51.1%.
     3. 산재보험: 비농업취업자 대비 비율.
     4. 고용보험: 비농업취업자 대비 비율.

비기여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의 근대화는 큰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전제하더

라도)의 부재로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한 ‘아웃사이더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제도적’ 부적절성을 보였다. 또한 한

국에서의 사회보험이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역량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으며, 

사회보험의 형식적 완성 자체로는 전반적으로 낮은 제도의 관대성(또는 저보험료-저급

여의 구조)을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가 없었다. 국민연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급여 축소나 의료재정에서 공공지출의 낮은 비율로 인한 

의료보장성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보편화가 실질적 보편주의와 관대성을 실

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부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도의 방어자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사회보험의 민영화,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다층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비중을 확대

하려는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갔다. 민주화 세력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

적 보편주의를 실현하려는 제도 개혁과, 사회보험의 시장화와 다층화라는 방어자들의 

제도 개혁은 서로 전혀 다른 개혁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김수완, 2008; 주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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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a, 2009b; 이상이 외 2008).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GDP 대비 사회지출은 2배

(4.04%에서 9.09%)로 늘어났으나(김진욱, 2010: 70), 동시에 소득보장의 ‘다층화’ 또는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크기는 점차 정체되는 추세에 반하여, 시장

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주은선, 2009a, 2009b; 이상이 외 2008).

(2)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의 ‘교환’(trade-off)

한편 초기 작은 복지국가의 원칙은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의 ‘교환’(trade-off) 관계를 초

래했다. 고용주와 임금노동자가 공공부문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 행위자들이기 때문

에, 이들은 사실상 공공부문이냐 사적부문이냐의 선택에 놓이게 된다. 결국 공공부문 

확충 이전의 기업복지의 선(先)성장(예를 들어 직장의료보험과 퇴직금제도)은 민주화 

이후 자본과 노동의 재분배 정치를 대중적 복지정치로 전환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재분배 정치는 단위 사업장의 ‘노사관계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바라는 고용주들에게 기업복지 확대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한 기업복지는 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또한 기업단위의 사적 기업복지의 직접적인 수

혜자로서의 임금노동자들(이를 대표하는 기업노조/기업노조운동)은 사적 복지의 수혜

자로서 공공복지의 확장과 재분배성의 강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다(Woo, 2004).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직장,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확대에 

대한 한국노총의 일관된 반대는 한국 노동운동이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에 대해 어떤 입

장을 취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노총, 1999).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야 합법적 

노동단체로서 노사정 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민

주노총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복지운동과 연대하여 의료보험 통합, 국민연금

의 전 국민적 확대 등에 관여할 수 있었다(민주노총, 1997, 1998). 민주노총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면서 국가 재정의 확보를 통한 공공복지의 증대를 주장했으나 실질적으

로 임금노동자의 복지동맹이 정치세력화되지는 못했다. 기업노조중심의 한국 노동운

동의 사회정책적 대응은 기업단위를 넘어서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외환위

기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대기업노동자들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방어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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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소진할 만큼,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방어가 이중노동시장을 강화하며(정이환, 

2011) 이것이 또한 사회보험의 분리주의를 지속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일련의 인과관

계를 포착할 위치에 있지 못했다.

기여주의에 근거한 사회보험의 보편주의는, 앞서 말한 대로, 지불능력에 따른 실질

적 분리구조를 내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첫째는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신고율이 높

은 임금소득자들의 부담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동시에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집단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국고보조를 늘리기 위한 세금인상, 또는 

사용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급대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보편주

의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재정적 보수주의를 유지하는 제도의 방어자들이 운영/기

금 통합을 통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집단들을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도전자들과 타

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었다. 이는 사회통합을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와 진보적 노동운동이 요구해온, 제한적이지만 재분

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재분배에 반대한 자본과 보수적 노동운동은 

협상의 과정에서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요인을 끝까지 막아내지는 못했다. 기업규모별

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사적부문의 재정부담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의 확대는 사적부문 

행위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내기 어려웠으나, 결국 노사는 공공복지의 기본적 수준

에서의 보편주의 방식의 확대를 수용하게 되었다(Woo, 2004).

한편 제도 재해석을 요구하는 제도 도전자들과 방어자들이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동안,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해온 대기업

과 기업노조는 사회보장성 강화가 아닌 사적 기업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게 되었다

([그림 1] 참조). 노동계급의 연대성의 관점에서는 공적 복지의 보편성과 재분배성의 강

화가 노동운동의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기업노조에 기반한 노동운동의 물질적 

이해관계에서는 공적 복지의 보편성과 재분배성은 안정적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재정적 

기여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업단위 노조들과 고용주들은 기업복지

의 방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작은 복지국가의 틀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적 기업복지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노동운

동의 재분배 정치가 임금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요 조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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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라는 두 축에서의 제도 변화는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

험의 보편화와 임금노동자들의 기업복지 확충에서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

는 우선 사회보험의 보편주의가 실지로 포괄하지 못하는 층이 사회보험에 형식적으로 

포괄된다는 이유로 다른 수단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에서 배제된 층이 사적 기업의 보충적 지원으로부터도 이중적으

로 배제되거나 차별화되었다.

[그림 1] 기업규모별 기업 비법정 복리비의 증가추이, 1994-2009

(단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천원)

출처: 고용노동부 (각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5. 결론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 논의에 점진적 변화 이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는 민주화 이전,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재평가하고 역사제도주의

적 점진적 변화 이론이 어떤 측면에서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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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해 보는 것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한국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는 산업화 이론에 반하는 일탈사례로 한

국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문화론이나, 국가나 계급이라는 사회정치적 요인

을 강조하는 관점들 모두 이 일탈사례를 설명하고자 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의 논의들

은 한국의 복지제도를 저발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발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

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이러한 발전과 저발전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이론화 작업은 한국을 일

탈사례로 보려는 연구 동향에서 한국을 보다 일반화된 명제로 설명하려는 동향으로 전

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 이론화는 아직까지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 변화 이론은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논의가 매우 경쟁적이며 

대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를 이론화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발전과 저발전의 인과

기제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역사제도주의 전통의 점진적 변화 

이론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탐색에 연구자들이 보다 더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점

진적 변화 이론은 단일 또는 여러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들을 선형적으로 밝히려는 작업

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제도 재생산과 점진적 변화

의 제도 경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점진적 변화 이론은 그런 경로의존적인 제도 발전

의 경로를 탐색하게 하는 방법론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균형점’에 도달하고 

이로부터 단절되는 제도 경로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누적적으로 진화하는 제도의 경로

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 그 자체의 작동이 아니라 제도를 움직

이는 행위자들의 도전과 방어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변화 과정을 탐색해 나가는 작업

이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 이론의 역사제도주의는 특히 많은 제도 변화들이 누적적 과정

을 통해 일어나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의 경로도 단절이 아닌 변화와 연

속성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를 연속적

으로 파악하는 만큼, 연속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도의 재생산을 정태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전자들뿐만 아니라 방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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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제도 규칙의 강화나 부분 수정을 통한 규칙의 지속성이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복지제도를 사회구조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물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다. 복지제도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 분배

도구로서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가진 집단들의 투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힘의 균형관계에 따라 복지제도는 이해 반영에서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나, 역학관계의 변화와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수정되

고,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제도를 방어하는 집단들이나 제도에 도

전하는 집단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어느 집단에게도 자기 의도대로만 제도 발전

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어느 집단에게만 편향적으로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경로는 제도 도전자와 방

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 수정의 결과물이다. 민주화 이후는 발전

국가 시기 ‘잠재적’으로만 사회발전의 목표로 주어졌던 사회보험의 보편주의를 실현하

는 과정에 제도 도전자와 제도 방어자들의 복지정치가 집중되었다. 한편으로 제도 도전

자들의 도전은 보편주의적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른 한편 방어자

들은 더 우위의 자원을 가지고 보편주의의 원칙이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밟도록 엄

격한 기여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시장주의적 원칙을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적부

문의 행위자들은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정치에서 소극적이거나 강하게 반대하였다. 사

회보험의 주요 기여자이며 납세자로서 이들은 사회보험의 보편주의가 자신들의 물질

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면에 주목하였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의 추동세력이었던 노동

운동은 한국에서는 기업단위의 기업복지의 성장과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의 강화 사이

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기업복지 성장의 강화에 기여하

였다. 이는 다시 작은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강화하였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의 복지국가의 형성 경로는 ‘사회적 민주화’와 ‘배제와 

차별의 강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낳고 있다.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경로를 강

화하는 상황은 서구 보편적 복지국가 경로 형성에 존재했던 요인들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서구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경로 형성이 어려운 것은 

보편적이고 포괄적 복지국가를 추동할 수 있는 정당정치와 이해대표기관의 확립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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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0), 소선거구제가 야기하는 선거제도로 인한 집합행동문제(Estévez-Abe, 2008), 

이중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공공재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버리기 어려운 한국의 노동운동

의 구조적/조직적 한계 등(양재진, 2005)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보편적 복지

국가의 경로 형성에 기여했던 요인들이 한국에서도 성장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한국의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복지정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에 대립되는, 작은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공영역의 

축소와 민간시장의 활성화로 가려는 시장주의 세력은 또 다른 제도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제도 변화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새로운 복지정치의 과정을 통해 앞

으로도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는 제도의 역사적 구속성과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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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ization of Korea’s Welfare State and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Perspective: Understanding the Pathway to 

Korea’s Small Welfare State

Woo, MyungSook*8)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orizing Korean welfare state in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Influenced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rticle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This work focuses 

on the main features of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rather than a detailed 

description of it. Theorization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during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has remained strongly contested. The examination of 

the main features of Korea’s welfare state development, relying on the framework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demonstrates that welfare change has re-

sulted from a complex process of contention and compromise among relevant 

players such as welfare reformers and reform-opponents. Korea’s persistent wel-

fare orientation, a strong orientation of small public spending, has survived. This 

has strengthened Korea’s path to a small welfare state.

Key words: theory of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 historical in-

stitutionalism, Korea’s small welfare state, theorization of Korea’s wel-

fare state, democratization, welfar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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